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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의 토지이용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
1. 토지이용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고비용구조
◦국토이용계획이 수시로 제기되는 각종 개발수요를 수용하여 자주 변경되어 왔음. 
이결과 국토이용 및 관리문제가 좁은 국토공간 안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해나가는 
「국가운영계획의 선택문제」에서 「지역간, 세력간 토지거래차익 획득을 위한 
정치적 투쟁문제」로 본질이 변화되고 있음.
 - 경제개발연대 동안 정부는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적인 시장간섭정책을 시행해 왔
음. 즉 수출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정책과 저임금정책을 시행하는 대신에 토
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방임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음. 이에 따
라서 「개발 인프레에 대비한 財 Tech.」수단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은 토지투자
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었음.
 - 토지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커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땅값 차익을 公有化하는데 
실패하고 토질형질이나 용도변경등 서류적 작업만으로 땅값을 올려주는 권력적 
이권사업으로 국토공간이용계획이 변질됨을 방치해 왔음.
 - 한정되어 있는 국토공간의 이용을 위한 「국가공동체의 기본계획」으로서 토지 
이용계획은 「사회적인 공익성추구에 근거한 이용규제」라는 정당성과 설득력의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단지 「개인재산권의 무분별한 규제」 또는 「사적인 시장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회적 규제」로 왜곡 인식되어 왔음.
◦국토이용구분과 관리계획이 「국가백년대계와 관련된 국가공동체의 설계서」라는 
큰 틀의 범위 안에서 각종의 개발사업을 수용해온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틀 자체가 수시로 보완․변경되어왔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정책의 방향이 
실종되었으며 신뢰성과 권위마저 상실되었음.
8 - 지나친 땅값 상승등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80년 이후 채택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심사, 부동산 소유전산화 등을 통한 거래억제조치와 개발이익의 사
회적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일련의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시책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완화 내지 연
기되고 있음.
 - 국토공간의 균형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80년 후반기부터 강화되어온 수도권공장 증설 억제와 지방억제 유도, 수도권대
학 증원억제와 지방분산,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등 지방공업입지 확대공급, 지방
도시의 생활기반 확충등 시책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완화내지 폐지되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권의 대폭적인 지방위임으로 큰 틀 자체마저 훼손되고 
있음.
◦국토공간이용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제시에 실패한 결과, 원칙도 일관성도 설
득력도 없이 모든 경제주체가 토지거래의 차익획득을 富의 축적수단으로 추구함
에 따라서 현 세대는 모든 지역의 땅값을 올리고 다음 세대는 세습적 빈부구조에 
빠지게 되는 미래착취적인 악순환구조에 빠져들게 되었음.
 - 도시용도와 농업용도로 이용가능한 땅이 각 부문별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정도
로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각 부문별로 미활용되고 있는 용지규모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 토지용도별 관장정부(건교부와 농림부)는 경직적으로 토지이용정
책을 운용해왔음.
 - 지역격차, 민원 등의 해소수단으로 정치권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활용된 토지용도
변경과 관련된 선심성 개발계획 공약의 남발.
 -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편법적인 용도변경등 토지이용의 기강 훼손
 - 수도권에서부터 산골에 이르기까지 준 농림지의 난개발과 생산성 향상과 관계없
는 전국적인 땅 값 상승
 - 막대한 개발투자를 시행한 지방공단들은 유휴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의 입지는 시장수요가 있다는 핑계로 계속 풀어주는 낭비적인 용지개발과 관리
2. 경기활성화와 경쟁력강화의 딜레마
◦IMF경제위기를 「값싼 용지공급」과 「조속한 내수회복」을 통하여 극복해야한
다는 명분으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토지거래차익 추구를 재현시키려는 시도
가 재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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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택지와 주택, 공장용지등 땅에다 묻어놓은 돈을 풀어내고자하는 그룹, 땅
이라도 비싸게 팔고 농촌을 떠나려는 은퇴예정 농장주 그룹등 돈 흐름을 땅거래
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경제주체들
 - 값싼 땅을 사들이고 되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토지투기자 그룹, 그린벨트지역을 
비롯하여 환경이나 상수도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제한된 땅을 사적경제활동 규제
를 핑계로 하여 해제시킴으로써 「땅 투기의 거품경기 재연」을 희망하는 그룹
들
 - 공장용지나 택지조성을 위해서 은행차입을 포함한 막대한 투자를 했으나 미분양
사태로 부도상태이거나 부도위기로 몰리고 있는 건설업자, 지방공사 그리고 이들
에게 물린 부실채권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금융기관 그룹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을 획책하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요
구를 타협적으로 수용해주는 무원칙하고 정치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정책 운용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임.
 - 지속적인 땅값 상승이 보장되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수요자 편의에 영합하여 분
양이 용이한(소위 시장성이 있는) 수도권 용지공급확대 시책은 유휴 또는 미분양 
상태인 지방용지개발비용의 만성채무화와 함께 전국토의 땅값만 자극하는 고비
용체제를 유도하므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킴.
 - 수도권의 지나친 땅값 상승은 노동자의 「내집갖기 꿈」의 좌절, 불로소득자 양
산등 국민화합을 저해하면서 과밀수도권의 수질과 환경보전, 교통난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음.
◦한국의 땅값과 집값은 경쟁국보다 이미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땅값 올리기 게임」을 되풀이할 수도 없고 토지이용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도 어
려운 딜레마가 한국토지이용정책의 현주소임.
 - 제한된 토지공간은 한 세대만 쓰고 버릴 수 있는 자원이 아니므로 장기계획에 
입각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함. 앞으로 30년 이후 인구 5,200만명이 가장 저렴
한 비용으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함. 
 - 수요자 위주의 토지행정서비스와 국토이용에 관한 장기적인 비젼 부재가 불러온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꼬투리만 있으면 편법으로 우회하고 흥정하려는 
현장사업자와 이에 영합하는 편의위주의 민원처리, 그리고 소지역주의적인 정치
적 선심경쟁수단으로 전락한 토지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함.
 - 땅 소유자나 토지관련업자의 수익보다는 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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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정책선택이 이루어져야함. 그러므로 땅값상승을 불가피하게하는 가용토지
확대공급에 의한 부동산 경기활성화보다는 값싼 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부담없이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함.
 - 용지의 신규개발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정된 용도별 토지수요량에 기
초하여 유휴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단(농공단지 포함)과 도시구역내에 포함되
어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공업용도 구역의 이용도제고 그리고 미개발, 미분양
되고 있는 택지 및 주택의 생산활용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함
 - 확장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혁명을 전제로 하면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현상은 
기업이나 가계에게 앞으로 엄청난 환경보전과 기초시설비용을 요구할 뿐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확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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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토지이용정책의 틀 모색  
◦오늘날 토지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데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지역
(대도시지역이나 수도권지역)에 도시적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땅값차익을 노린 가
수요(假需要)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 도시적 용도로의 토지수요도 이미 개발된 용지의 활용이나 전용이 허용되어있는 
용지의 활용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음.
 - 농업적 용도로의 토지수요도 개방경제하에서 휴경되고 있는 유휴지면적이 날로 
늘어갈 정도로 충분함. 
◦인구과밀국가에 적합한 유럽형의 철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공개념을 
확산시킴으로써 시장실패(market failure)현상을 막아야함.
 - 토지는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고 비가역성(非可逆性)이 큰 유일한 자원이며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이용하여야할 중요한 자원임.
 - 모든 경제주체에 만연된 미래착취적인 토지거래차익추구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거래차익의 사회환수조치와 함께 산업용지의 임대화조치가 시급함.
◦수도권의 과도한 개방은 지방의 상대적 침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구과밀로 
인한 막대한 간접시설 투자를 유발하므로 강력한 억제조치와 함께 「전국토공간
의 균형개발」시책이 필요.
 - 오늘날의 도시지역 땅 부족문제는 가용토지공급량 부족이 아니고 특정지역 수요
편중에 의한 마찰적인 현상에 불과함.
 - 도심권이 날로 비어가고 있고 전국에 걸쳐서 개발된 공장시설을 비롯한 산업용
지도 과잉인 현 시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은 또 다른 과잉투자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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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에 대한 추가수요는 지방공단 활용과 유료도로식의 임대공단건설로 활로
를 개척하고 주택용지에 대한 추가수요는 농어촌의 저비용택지 활용으로 활로를 
개척해야함.
 -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의한 산업용지매입, 개발, 임대하는 방식을 확대하기위
한 제도적 장치(양도소득세 면세등)와 토지소유자의 개발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통해서 실수요자의 땅구입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해야함. 
 - 농어촌 주택거래제한 조치를 철회(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등)하고 도시근교의 
마을은 종합개발하여 날로 늘어갈 은퇴자 가구들의 주택수요를 충당시켜나가야함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함.
 -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편람을 만들어서 모든 관계규정과 기준을 명료화, 세
분화함으로써 땅소유자, 땅값, 규제사항, 거래절차, 환경검토, 토지이용절차 등을 
수요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함
 - 행정처분의 판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이용심사도 공개성과 객관성을 가지도록 해
야함
 - 토지소유자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 또는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개발 임대하는 
방식의 개방 등으로 토지소유자나 개발자가 토지거래의 매매차익에 집착하는 관
행을 깨어야 함
◦모든 토지거래를 거래가격과 용도를 심사하여 실수요자위주로 거래를 허용하되 
거래차익이 조세를 통하여 사회로 환원되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땅값 상승을 
막아야함.
 - 값비싼 땅값과 높은 임금이 한국의 산업을 일찍 老化시켜서 제조업의 해외이전
과 위축을 촉진시키고 있음
 -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의 경우 토지공급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내지 
하락시키는 효과는 아주 작은 대신 모든 경제주체가 토지거래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뛰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의 땅값만 올리게 되었다는 그동안의 경험
을 되새겨야함.
◦불안한 세계식량의 장기전망과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하는 인구대국이란 점을 고
려할 때 식량자급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경
영전략의 하나임.
 - 농지는 일정수준의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필수적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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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그러나 식량자급율이 지나치게 하락하고 있는 현재(영양열량기준 60%)에 있
어서는 농지는 다른 용도로 쓰고 남은 나머지(Residual)땅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 나가야할 땅임.
 - 농지는 식량안보능력을 담보해줄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의 크기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홍수예방 등으로 대표되는 국토와 환경보전 기능마저 생산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효율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이용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농업의 다기
능성 상실로 인한 사회적비용부담을 크게하는 선택임.
 - 농지의 도시쾌적성을 유지하는 기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으므로 농지를 농
업생산용도로만 평가하는 과거의 평가기준은 재고되어야함.
 -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지는 보전보다는 이용이라는 관점
에서 접근되어야함. 산지의 용도는 산업입지, 택지, 농업용지(과수원, 사료포, 초
지) 등으로 다양할 것이나 생태계, 용수등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적개발
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함으로써 식량안보기능과 
농업생산의 다양한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지의 농외전용수요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지이용제도의 확립이 시급함. 
 - 지난 30년간(’68∼’97)농경지는 232만ha에서 192만ha로 연평균 0.6%씩 감소해왔
음. 이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는 농지의 적정규모유
지는 불가능함.
 - 농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에 의해서 우량농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농지이용제도가 수립되어야함.
 15
제3장
농지의 전용수요(轉用需要)에 대한 효과적 관리  
1. 전환되어야 할 농지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농지는 다른 산업부문에서 이용하고 남아 있는 나머지 땅(as residual land)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서 얼마든지 전용해도 된다는 인식
 - 식량자급율이 위험수위에 이미 육박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는 반드시 보전되어 나가야 할 비가역성(非可逆性)이 큰 자원임.
 -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
량농지마저 농외목적(農外目的)으로 전용하자는 주장은 또 다른 사회적 낭비와 
다음세대에게 고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일임.
 - 이미 도시적 수요로 개발된 땅 중에서 유휴상태에 처하고 있는 땅이나, 다른 용
도로 활용되고 있지 아니한 山地의 산업적 활용으로 농지로 집중되고 있는 사회
적수요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함. 
◦한국 땅값이 높은 이유가 가용토지의 공급량 부족 때문이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풀어서 땅값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
 - 용도별로 까다롭게 심사되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어온 땅은 농지 밖에는 
없었으므로 농지가격은 쓸모가 덜한 산지나 잡종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
해왔음.
 - 고비용이 요구되는 환경기초시설을 하지 않고 편법 또는 불법적으로 산업용지를 
이용해 왔던 사회적 관행에 익숙한 나머지, 거래차익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공단 
보다는 용도변경만 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농지전용에 경제주체들은 더욱 
집착해 왔음.
 - 추가적인 농지의 전용이 허용될 경우 모든 경제주체가 거래차익 획득에 나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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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히려 전국의 땅값만 고루 올리게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아픈 경험이었
음.
◦농지전용에 대한 강한 규제조치는 사적인 시장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잘
못된 정책이라는 인식.
 - 식량안보나 환경보전 등으로 대표되는 농업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은 시
장가격의 크기로 환산되지 않음. 따라서 농지를 시장에 방임할 경우 농업생산 뿐
만 아니라 다기능성마저 무차별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은 억제되
어야함.
 - 유휴되고 있는 지방공단의 상당면적, 그리고 이미 타용도로의 전용이 허용되어 
있는 준 농림지역등 땅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 인접농지
에 대해서만 전용수요가 몰리고 있으므로 농지를 시장에 방임할 경우 국토 공간
의 불균형개발만 더욱 심화.
◦「농지를 더 풀자」라는 사회적 수요를 기존에 도시적용도로 개발되어 유휴상태
에 있는 땅이나 도시적 용도로의 전용이 허가된 땅의 활용으로 전환시켜야함.
 - 도시주변의 농지는 대기와 용수정화, 지하수함양, 초록경관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시적 수요를 생산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함.
2. 농지와 산지의 새로운 이용체제 구축
◦토지거래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값싼 농지 및 산지 거래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
든 경제주체들의 투기적인 동기를 봉쇄하고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강화의 원칙속에서 실수요자 거래와 거래차익의 사회 환수, 공공개발 
등을 제도화해야 함.
 - 모든 토지를 거래가격과 용도를 심사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허용하고 거래차익을 
조세를 통하여 사회로 환원되는 제도가 대만이나 유럽의 경우와 같이 확립되었
다면, 오늘날 한국의 땅값이 비정상상태로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며 도시 주변지
역의 농지와 산지에 대한 토지거래 수요가 높아지지 않았을 것임을 통찰해야 함.
 -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시적용도의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에 의한 임대공
단조성과 토지거래차익의 강력한 사회환수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토지거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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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에 집착해온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단절해야함.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조성해서 장기․저가로 임대하는 임대공단개발방식을 제
도적으로 장려함으로서 산업용지수요를 흡수해야 함.
 - 공단조성이나 택지분양이 지방정부의 수익사업으로 인식되었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내 고용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
 - 기업측 입장에서는 땅을 찾고 허가 받는등 절차비용과 땅구입비용 부담이 없이 
환경시설과 공장시설만 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유임야와 국유임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농지 중에서는 다목
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지자체 소유의 다른 용지
와 교환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장려.
 - 국가공단개발은 중단하는 대신 임대공단을 개발하는 지자체에게는 조성비의 상
당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서 개발비용부담을 감축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강
구되어야 함. 
◦토지를 구입하여 자산형태로 비축하면서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기업이나 여유
자금보유자의 財Tech. 대상화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토지 초과수
요를 완화시켜야 함.
 - 이러한 개발방식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주에게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양도세면세등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에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뒤 매
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차익을 조세를 통하여 철저히 환수함으로서 재산증식 대상
으로 토지를 매입 보유하는 관행을 끊어야 함. 
◦농지가 수행하는 기능은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능력을 담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대기와 용수를 정화하는등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확장해
서 인식해야 함.
3. 농지와 산지의 개발․전용절차의 개선
1) 농지의 전용절차 개선
◦농지전용심사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조리 소지를 줄이고 전용거부에 따른 수요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용개요설명서에 의한 전용심의 방식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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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 막대한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기본설계서를 요구하는 전용심사의 결과 전용거부 
또는 전용면적이 축소 조정될 경우 전용신청비용이 낭비됨.
 - 전용거부된 농지는 수요자의 매입요구가 있을 때 국가 또는 공공기관(농어촌진흥
공사등)이 우선적으로 매입해주고 전용거부된 농지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
지나 전용이 가능한 다른 농지나 산지등 대체지 제시를 의무화
◦농지전용결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지정보제공제도가 운용되어야 함.
 - 농지의 전용결정과 관련된 세부기준, 농지의 지목별 상태 및 등급, 주변의 용수
공급과 상․하수도 및 도로개설 계획등 산업추진에 필요한 산업입지 결정정보를 
수요자에게 자세하게 공개
 - 수요자의 토지관련정보입수비용을 공공분야에서 담당하고 전용기준에 합치할 경
우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전용결정과정의 투명화를 통하여 행정자의성을 배제
함으로써 부조리 가능성 배제.
2) 산지의 전용절차개선
◦국토의 65%가 산지인 점을 감안하여 산지를 보전보다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접근
하되 생태계, 환경, 용수문제를 최대한 고려하여 산지를 산업적으로 이용해야함.
 - 자연친화적인 등고선을 살리는 개발을 위한 권고적인 기준 제시.
 - 산업용 입지 가운데 전용허가기준을 전용이 불가한 경우만 명시하는 소위 제한
조건열거방식(네가티브리스트)제도의 운용.
 - 전용허가는 사전협의 → 심사 → 결정의 세 단계로 운용하되 전용개요 설명서에 
의한 협의와 심사가 진행되고 지역환경관련자와 생태계 관련자 등을 포함한 공
청회 이후 실시계획승인으로 전용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함.
3) 산업용지의 신규개발과 환경보전
◦농지와 산지의 개발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개발로 인한 이익
보다 환경정화비용이 더욱 커질 수가 있으므로 용수 및 오폐수처리를 위한 사전
대책이 반드시 전용계획에 포함․연계되어야함.
 - 용수관리문제와 하수도, 쓰레기, 오폐수처리문제 등이 동시에 고려되는 종합 시
스템을 통하여 농지와 산지의 전용이 결정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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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취락지나 중소도시의 환경오염정도와 개선작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지와 
산지의 신규개발을 위한 전용결정이 이루어져야함. 
 21
제4장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필요량 추정  
1. 식량수요와 영양열량 자급율
◦한 사회의 영양량수요는 소득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 자연조건 등
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됨. 세계 각 국가의 영양열량 공급량은 대체로 3,300kcal선
을 중심으로 하여 분포하고 있으므로 1995년 한국 국민의 섭취열량 2,980kcal보다 
10%많은 1인당 3,273kcal정도로 섭취열량이 증가하여 안정될 것으로 가정함.
<표 1> 1인당 식품별 공급량 변화추이
(단위 : Kg/년)
1970(A) 1975 1980 1985 1990 1995(B) B/A
연평균 
증감율(%)
쌀 130.4 119.8 132.9 128.0 120.8 110.0 0.84 △0.7
밀가루 25.1 30.1 29.4 32.0 29.7 33.9 1.35 1.2
보리 36.8 39.7 14.1 8.4 2.4 1.9 0.05 △11.2
기타곡류 2.6 3.4 8.7 16.6 22.5 25.6 9.85 9.6
서류 56.0 35.0 21.5 11.8 11.0 12.3 0.22 △5.9
설탕류 6.2 5.2 10.3 11.7 15.3 17.8 2.87 4.3
두류 7.4 8.3 9.7 10.7 10.3 10.8 1.46 1.5
채소류 59.9 62.5 120.6 98.6 132.6 158.5 2.65 4.0
과실류 10.0 14.0 16.2 26.6 29.0 40.9 4.09 5.8
육류 8.3 9.3 13.9 16.5 23.6 31.5 3.80 5.5
계란류 3.2 4.0 5.9 6.2 7.9 8.5 2.66 4.0
우유류 1.8 4.4 10.8 23.1 31.8 37.6 20.89 12.9
어폐류 14.7 24.6 22.5 30.7 30.5 34.4 2.34 3.5
해조류 2.6 5.3 4.5 6.5 5.7 11.6 4.46 6.2
유지류 1.5 2.7 5 9.2 14.3 14.1 9.40 9.4
자료 :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연도
◦지난 25년간(’70/’95) 국민 1인당 식품소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쌀은 매년 0.7%
씩, 보리쌀은 매년 11.2%씩, 서류는 매년 5.9%씩 감소한 반면에 우유류(12.9%),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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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곡류(9.6%), 유지류(9.4%), 과실류(5.8%), 육류(5.5%), 채소류(4.0%) 등은 큰 폭으
로 증가하였음.
◦한국의 영양열량 자급율은 지난 25년간(’70∼’95) 매년 평균 2.2%씩 감소해왔는데 
1995년의 영양소별 자급율을 살펴보면 영양열량은 56%, 단백질은 67.7%, 칼슘은 
86% 등으로 나타났음. 식품수급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나타난 영영열량 자급
율 60.8%와 본연구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료용곡물의 영양량을 자급량에서 
제외했기 때문임. 
<표 2> 영양소별 공급량 및 자급율
’95총공급(A) 영양권장량(B) ’95 국내생산(C) C/B(%) C/A(%)
열량(kcal) 2980.0 2100.0 1669.9 79.5 56.0
단백질(g) 97.1 63.4 65.8 109.6 67.7
칼슘(mg) 605.0 640.0 520.5 81.3 86.0
철(mg) 25.9 26.1 21.0 150.3 81.2
비타민A(l. U.) 4360.0 2316.9 4815.2 222.9 110.4
비타민B1(mg) 2.0 1.2 1.5 133.6 72.8
비타민B2(mg) 1.6 1.3 1.6 125.8 102.8
나이아신(mg) 20.3 15.9 17.7 126.4 87.2
비타민C(mg) 156.0 136.5 131.0 252.0 84.0
◦2028년 5,270만명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농산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술
진보를 고려하여 최적으로 토지를 농업생산에 배분하였을 때 국내영양열량공급 
자급율은 34.4%로 하락하게될 것으로 예측됨.(대미환율 1,000원 가정)
<표 3> 2028년의 영양소별 공급량 예측
개방시총공급(A) 개방시국내생산(B) 영양권장량(C) B/C(%) B/A(%)
열량(kcal) 3278.0 1128.7 2100.0 53.7 34.4
단백질(g) 106.8 50.1 63.4 83.5 46.9
칼슘(mg) 665.5 425.0 640.0 66.4 63.9
철(mg) 28.5 14.1 26.1 100.6 49.4
비타민A(l. U.) 4796.0 3063.6 2316.9 141.8 63.9
비타민B1(mg) 2.2 0.9 1.2 85.2 42.2
비타민B2(mg) 1.7 1.2 1.3 95.6 71.1
나이아신(mg) 22.3 14.0 15.9 100.1 62.7
비타민C(mg) 171.6 77.8 136.5 149.6 45.3
제4장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필요량 추정  23
2. 일정자급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농지규모
◦인구가 최대에 이르는(5,270만명) 2028년의 농업환경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농
지필요규모를 추정하였음.
 - 수입개방하의 예상환율(1,000원/us$)과 당시의 관세, 당시의 국제가격 등 가정.
 - 쌀 수요량의 90%자급과 각 농산물의 수요량은 추세치 수요량의 상하 30%를 벗
어날 수 없다는 제약조건.
 - 국내영양자급률 60%를 최소비용으로 국내에서 생산공급한다는 가정.
 - 1995년의 1.1배 수준에 해당하는 영양열량 공급위한 농지를 최적배분했을 때의 
농지필요규모 추정.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음
  
  
Min.
Q
W I'Q +r P'T M + 12 ψ (r Σ 'T M )
2
s.t. N' (Q+M-G Q) = 365 p ( S-F )
44 품목, 9 영양소, 13 생산요소(노동, 논, 밭, 비료, 농약, 농기계, 시설, 기타, 육우
사료, 돈사료, 유우사료, 산란계 사료, 육계사료)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
여 최소비용으로 2028년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농지면적을 계산함. 44개 품목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의 양은 행렬 N으로 표시되어 있음.
W : 요소 j의 가격을 나타내는 (1x13) 행렬. j=1, 2, ..., 13
 I : 농산물 i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j 요소의 양을 나타내는 (44x13) 행렬. (i=1, 2, ..., 44)
Q :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을 나타내는 (44x1) 행렬.
P  : 수입되는 농산물의 평균가격을 나타내는 (44x1) 행렬.
Σ : 수입되는 농산물의 가격의 분산을 나타내는 (44x1) 행렬. 
M : 수입되는 농산물의 양을 나타내는 (44x1) 행렬.
T :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나타내는 (44x44) 대각행렬.
N : 농산물 i 한 단위에서 얻는 k 영양소의 양을 나타내는 (44x9) 행렬. (k=1, 2, ..., 9)
G : 축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곡물의 양을 나타내는 (44x44) 행렬.
S : 1인당 1일 영양소별 최소영양권장량을 나타내는 (9x1) 행렬.
F :  1인당 1일 수산물에서 섭취하는 영양량을 나타내는 (9x1) 행렬.  
r : 환율을 나타내는 스칼라(=1000 ￦/$)
ψ : 절대적 위험회피계수(coefficient of absolute risk aversion)를 나타내는 스칼라
p : 인구를 나타내는 스칼라(=52700천명, 2028년 인구 예측치)
◦2028년에 국내생산으로만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20만ha(논 160만ha, 
논이외경지 60만ha)의 농지가 필요하며 수입개방하에서 영양자급율 60%와 쌀 자
급율 9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70만ha(논 112만ha, 논 이외경지 58만ha)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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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표 4> 영양자급율 60%시의 품목별 생산량, 생산면적 및 수입량
(단위 : 1,000톤, 1,000ha)
개방시 생산량f 개방시 수입량 개방시 생산면적
옥수수 1,230
콩 328
팥 60 37
녹두 12 9
고구마 156 8
감자 573 38 22
무 2,289 32
배추 4,148 58
양배추 248 4
시금치 56 3
상추 83 2
파 481 15
양파 748 12
마늘 761 29 67
생강 44 4 3
고추 133 14 3
오이 192 2
토마토 67 0.9
당근 151 3
호박 65 1
참외 124 5
수박 500 17
딸기 51 1
참깨 144 7 141
들깨 21 18
땅콩 33 5 11
사과 890 30
배 258 7
복숭아 107 5
포도 140 7
귤 466 9
감(단감) 84 6
쇠고기 625 225
우유 3,920
돼지고기 951 37
계란 613
닭고기 327 13
쌀 6,485 410 1,120
보리 133 47 40
밀 1,141
바나나 0.4
설탕 711
전지분유 16
탈지분유 8
제4장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필요량 추정  25
<표 5> 영양자급율 60%시의 생산면적의 예측결과
경 지 구 분 필 요 면 적 (ha)
논 1,122,282
논 이외의 경지 579,016
◦영양열량 60%이상 자급을 위한 농지최적배분결과시의 영양소별 공급량을 예측한 
결과 영양열량은 61.4%, 단백질은 75.8%, 칼슘은 102.5%등으로 추정되었음.
<표 6> 2028년 농지 170만ha를 최적배분했을 때 영양소별 공급량
개방시총공급(A) 개방시국내생산(B) 영양권장량(C) B/C(%) B/A(%)
열량(kcal) 3278.0 2012.3 2100.0 95.8 61.4
단백질(g) 106.8 81.0 63.4 135.0 75.8
칼슘(mg) 665.5 682.0 640.0 106.6 102.5
철(mg) 28.5 24.3 26.1 173.5 85.3
비타민A(l. U.) 4796.0 4138.2 2316.9 191.6 86.3
비타민B1(mg) 2.2 1.6 1.2 146.2 72.4
비타민B2(mg) 1.7 2.0 1.3 150.2 111.6
나이아신(mg) 22.3 23.5 15.9 167.5 105.0
비타민C(mg) 171.6 125.5 136.5 241.3 73.1
◦만약 영양열량 자급율의 목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개방이 진행된다
면 농경지는 85만ha(논 64만ha, 밭 21만ha)만 필요하고 이 때의 영양열량 자급율 
34.4%에 그치게될 것임.
 27
제5장
합리적인 전용을 위한 농지평가기준
1. 농지전용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농지는 지난 30년간(1968∼1998) 연평균 0.57%씩 줄어들고 있으며 특
히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 농지감소율은 연평균 1.3%씩 크게 
높아졌음.
그림  1. 국 토 면 적 대 비  경 지면 적 비 율 감 소  추이 , 198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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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비율 감소 추이
◦1980년 이후 농지전용의 용도별 추이를 보면 공공용시설 및 공익시설, 농어업용
시설, 주택시설, 광공업시설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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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용도별 농지 전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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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용도별 농지전용 추이
◦1985/’90년간의 농지전용면적과 산지전용면적은 각각 30,760ha와 29,589ha로 비슷
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농지전용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산
지전용면적은 전용추이가 감소되고 있음. 특히 제3차계획기간 중(1992∼2001)에 
농지와 산지의 도시용지로의 전용목표는 각각 658ha와 399ha였는데 1998년 현재 
농지는 120%에 해당하는 790ha가 전용된 반면에 산지는 36%에 불과한 142ha만 
전용되었음.
◦현재의 농지전용추세가 이어질 경우, 서해안 간척을 통한 신규농지조성이 한계에 
달했으며 전국토의 65%에 달하는 산지의 활용이 미흡한 점등 조건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식량안보를 담보할 농지의 적정규모확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
지와 산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함.
 - 준농림지역의 과다책정(전체 농지의 약 52%)과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 
system)의 도입등 농지전용완화시책으로 인한 농지의 난개발 억제
 - 농지전용지준을 토지 유형별(산지, 논, 밭, 간척지등)로 또는 용도별(농림지, 준농
림지)로 합리적인 전용기준을 수립해야함.
◦종래의 농지전용기준은 토지의 물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토지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고려한 새로운 전용지표개발이 반드시 
보존되어야할 농지규모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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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의 정책과제
◦도시의 확대에 따라서 도시주변지역에 위치한 우량농지의 잠식을 억제하면서 도
시적 용도로의 토지이용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과제.
 - 2028년까지 도시적 토지소요량은 국토면적의 5.5%에 해당하는 551ha로써 주택용
지, 공장용지, 관광-위락용지 등의 순으로 추정되고 있음(국토연구원)
 - 생산조건이 불리한 산간지의 휴경면적(1997년 현재 29,500ha)의 생산화를 통해서 
농지를 확보하고 휴경농지 중에서 휴경상태에 있는 밭(19,200ha)과 산지의 도시
적 목적으로의 이용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수요를 전환시켜야 함.
◦우량농지의 확보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의 확대지정과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수요
에 대한 규제강화시책이 도입하는 과제.
 -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도시적 용도로 전용이 불가피한 농지는 도시적 용도로의 
전용을 허락하는 대신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를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으
로 포함시켜 유지해나가야 함.
 - 우량농지의 잠식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함.
◦휴경농지의 일부와 산지를 휴양도시 개발, 실버타운 조성 등의 수단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지를 비롯한 도시적 용도로의 토지 수요에 충당하도록 계획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과제.
3. 농지평가기준을 위한 합리적인 지표와 등급기준
◦농지보전을 위해서 기존에 설정되었던 농업진흥권역과 진흥권역 밖의 농업유지구
역 및 다목적 구역, 그리고 준농림지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농지보전과 
이용을 위한 제도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함. 
 - 농지의 물성적인 조건을 반영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용도로의 적성도를 반영하
는 평가지표를 아울러 고려한 새로운 평가지표에 의해서 농지평가기준을 새롭게 
구축
 - 최소한의 식량자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농지확보목표(170만ha)에 의해서 농업
진흥권역 중에서도 일부의 전용을 허락하고 진흥권역 밖의 농지는 새롭게 진흥
권역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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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우량정도를 나타내는 농지적성도(farm land 
use suitability) 와 농지의 도시적용도로서의 전용가능성을 나타내는 도시용지 적
성도(urban land use suitability)를 조합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 농지적성도는 농지의 물성적 조건에 기초하여 우등 농업지구, 중등농업지구, 열
등 농업지구로 구분함.
 - 도시용지 적성도는 도시 적용도 적합지구, 중간지구, 부적합지구로 구분함.
 - 각 토지이용유형별로 분류도면을 작성한 후 대상지역의 다른 조건들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농지전용불가지구 조건부 농지전용지구 및 농지전용가농지구로 구
분함.
대상구역 현황파악
농지적성도 등급 분류
-우량농업지구, 열등농업지구의 
위치파악
- 농지적성도 등급 작성
도시용지 적성도 등급분류
- 지구단위에 도시적 용도 적합지구, 부
적합지구의 위치를 파악
- 도시용지적성도 등급 작성
농업용/도시용 토지이
용 분류도 유형화. 각 지구의 제
조건을 검토
종합평가에 따라 농지
전용불가능,조건부가능,
전용가능지구 구분
  농지전용불가능지구:
 농업적 토지이용을 우선하고 도
시적 토지이용에 의한 농지의 전
용을 억제한다.
 농지조건부가능, 농지전용가능지구
- 우등농지, 열등농지의 위치 파악
농지등급 설정: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해 농지
의 전용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등농
지부터 전용한다.
<그림 3> 농지등급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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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등급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농지등급기준에 따라서 현재의 농지와 산지는 
다음과 구분할 수 있음.
 - 앞에서 추정한 적정농지보전량 170만ha는 전용불가능지구 중 1급 농업지구와 2
급 농업지구로 충당함. 이것은 현재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경지 895천ha와 농업
진흥지역 밖의 812천ha를 합한 177ha와 유사한 수준임.
 - 조건부 농지전용가능지구 중에서 1급 경합지구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목적지구 
278천ha로 하며 2급 경합지구는 산간지로 설정함.
 - 신고농지전용가능지구는 2급 도시화 적합지구와 1급 도시화 적합지구로 분류하
되 산간지대와 기존시가지에 포함되고 있거나 인접한 지구로 설정함.
<표 7> 농지등급과 해당면적
농지등급 구분
농지
적성도
등급
도시용지
적성도
등급
보전 
면적 
(천ha)
국내영양
자급율
(누적비)
비고
(1997년 현재)
농지전용 
절대
불가능지구
1급농업지구 최우등 열등 1,000 약 30% 농업진흥지역 (895천ha) 
2급농업지구 우등 보통/열등 700 약 60%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유
지구역 (812천ha)
조건부 
농지전용
가능지구
1급 경합지구 보통 보통 400 100%
농업진흥지역밖다목적구
역 (278천ha)
2급 경합지구 보통/열등 보통/우등 산간지역
신고 
농지전용 
가능지구
2급도시화적합지구 열등 우등 산간지역
1급도시화적합지구
기존시가지에 인접한 지
구
◦최소한의 식량자급율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농지의 절대면적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우량농지보전시책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하고 도시적용도로의 토지수
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산간지와 휴경농지의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농지
보전의 필요성과 산간지 이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